분양원가공개, 현 제도 보완만으로 가능하다
· 현행 주택법에 근거, 사업체가 제출하는 공사내역의 검사 강화만으로도 원가공개 효과 볼 수 있어

· 지자체의 민간 사업자 분양 승인시 사업체가 제출한 공사내역 점검 의무화 필요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관련, 현재 시행중인 주택법상 규정을 보완해 원가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영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에 따르면, 주택법에 근거하여 건설사업체가 사업시행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는, 현행 공공택지 개발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는 ‘원가공개 7항목’보다 더 자세한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이 두 양식이 시행 초기에 작성되어, 건설사업체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과, 정작 지자체가 민간건설 주택에 대해 분양 승인을 낼 때는 ‘총괄표’와 ‘현황표’를 이유로 분양가를 통제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우제창 의원은 이와 관련, 지자체의 민간건설 아파트의 분양승인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총괄표’와 ‘현황표’를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민간건설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을 승인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우제창 의원은 “이 방법으로, ‘분양원가를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없앨 수 있고,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지방국세청 등에 해당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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